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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우주의 미래 시나리오와 그 대응 

2018년 5월 개원한 국회미래연구원은 첫 연구사업으로 2050년 미래전망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

원 설립 미션이 중장기적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30년 앞을 내다보는 연구설계

에 착수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급변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커다란 변화의 물줄기

를 파악하고 싶었다.

먼저 어느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느냐를 두고 회의를 거듭한 결과, 우리는 ‘미래(future)’와 ‘예측(fore-

cast or foresight)’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최근 10년의 학술문헌을 찾아 군집분석을 통해 분야를 

나눠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림1에서 나타내듯 우주, 바이오, IT(AI), 건강,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식

량/자원, 정신 등이 뚜렷하게 드러난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키워드 네트워크는 영문으로 된 문헌을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논의

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유튜브 한국 뉴스 데이터 등을 포함한 키워드 군집분석을 실시했고, 이

를 통해 총 13개 분야의 2050년 미래전망 분야를 확정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분야에 국제정치, 북

한, 정주여건, 개인과 사회 등을 더했다.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50000action@gmail.
com

< 그림 1 > SCOPUS DB 10년치 저자 키워드 분석

출처: 김유빈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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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는 그림1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보여진 우주를 예측의 한 분야로 포함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

다. 세계의 학계 네트워크에서 우주는 분명 떠오르는 연구분야이자 인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구주제임에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측의 대상으로 정하는데 잠시 주저했던 이유는 우

리사회가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 하는 점에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정

책을 다루는 국회에서 우주는 그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분야였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모든 의안이 등록되어 있는 의안정보시스템을 접속해보자. 1948년 제헌의회부

터 2020년까지 72년 동안 의안명에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의안은 단 53건에 불과했다(이 숫자

가 얼마나 적은지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국회(의원 및 정부)에서만 발의한 의안수가 

24,141건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우주 관련 의안이 첫 등장하는 때는 1979년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비준 동의안’이었다. 이후 1980

년대 2건, 1990년대 2건, 2000년대 16건, 2010년대 3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의안수가 증가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얼마나 우주에 관심이 있을까. 우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대변하는 지표는 여러 개 있

겠지만 국내에서 발행된 서적의 수로 평가해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에서 우주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우주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총 3,573건의 일

반도서가 검색된다. 1927년 일본어로 출간된 책부터 올해인 2020년에 출간된 책까지 망라되어 있다.

이 숫자를 다른 분야와 비교해보자. 경제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면 87,249건의 일반도서가 검색되고, 정

치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면 30,798건의 관련 도서가 검색된다. 우주가 경제나 정치 분야만큼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특정 분야의 책도 검색해보자. 예를 들어, 원자력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보

면 7,480건의 일반도서 자료가 나온다. 비교적 최근 등장한 단어로 볼 수 있는 바이오(bio)라는 키워드

를 넣으면 4,803건의 도서 자료가 검색된다. 이처럼 대부분 우주 관련 도서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온다.

내친김에 3,573건의 우주 관련 도서를 검색해보았다. 2020년 윤성철의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 

2019년 이대형의 우주의 기원, 황정아의 우주날씨 이야기 등 국내 저자들이 쓴 서적이 눈에 띈다. 그러

나 어림잡아 70~80%는 외국자료를 번역한 책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들도 외국 번역서는 많다. 특별히 

우주라고 국내서적이 많아야 할 이유는 없으나, 예상대로 국내저작물은 많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는 국

내 전문가나 작가들도 우주에 관심이 많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그렇다고 우리사회가 과거와 비교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대한 우

주의 세계를 다룬 과학소설(SF) 동호회가 증가했고, 각종 우주 관련한 행사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최근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주체가 되어 2021년 고도 500

킬로미터 상공에 위성을 쏘아 전리권과 자기권에 존재하는 소규모 플라즈마 구조들을 규명하는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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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샛 프로젝트)에 국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 위성에 국민들의 이름을 새긴다는 프로젝트인데, 6

월6일 현재 1,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만큼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빌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다. 당장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령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성장에 집중 투자했다. 우주처럼 당장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들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징으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주제보다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주제

에 더 관심을 갖기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국회미래연구원은 비록 우리사회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미래를 전망하는데 우주 

분야는 꼭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마치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지구 환경과 인류의 삶의 조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도 우주는 매우 매력적이고 도전적 분야이다. 청소년들이 우주 분야 전문가가 되려고 할 때 이들에게 국

내에 적절한 연구 인프라를 갖춰줘야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우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주의 미래를 전망하는 5가지 질문

국회미래연구원은 인하대 자연과학대 학장이자 물리학과 이재우 교수 연구팀과 우주분야 2050년 전

망을 해보았다. 우리가 우주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제기한 5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참고: 김유빈 외 

2018; 국회미래연구원&오준호, 2020). 

첫째, 한국은 소형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소형 인공위성

은 지상 1,500킬로미터의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무게는 500킬로그램 이하다. 현재 위성 연구분야에

서는 다량의 초소형위성(나노위성, 큐브위성)의 군집을 이루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도요

샛 프로젝트도 군집 나노위성을 이용해 우주날씨를 탐색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주발사체기술은 우주 자원 개발, 우주 태양광 발전, 인공위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이 분

야에서는 중국, 인도와 여러 민간 기업이 앞을 다퉈 뛰어들고 있다. 한국은 우주발사체기술에서 주요 

선진국에 뒤쳐져 있지만,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에 한국형 발사체 누

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이 발사체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킬로미터 저궤도에 투

입할 수 있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둘째 질문은 우주 기술이 국제 협력 속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주기술은 어느 특정 국가가 단독으



13

I. 논단

2050년 우주의 미래 
시나리오와 그 대응

로 개발하기 힘들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우주기술 분야의 강대국들이 협력에 적극적이어야 

우리처럼 아직은 도약단계에 있는 기술개발국가에게도 우주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또

한 우주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도 국가간 협력은 중요하다. 앞으로 30년 앞을 전망할 때 우주기술 강대국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치달을 것인지는 우주분야의 미래를 예

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다.

셋째, 앞으로 우주 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것인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위험이 크고 결과도 불확실한 우

주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한다. 아직 발굴되지 않았거나 개발되지 않은 지구 자원이 많아 굳이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우주까지 나아가 자원을 가져와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많은 탓이다. 그러나 우주에는 

지구에서 얻기 힘든 희귀 광물자원이 있다. 예를 들면, 달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헬륨3를 보자. 

1그램의 헬륨3는 석탄 40톤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방식의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방사능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물론, 이처럼 우주를 탐사하고 개발하려면 여러 혁신적인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력한 엔진을 구

동할 수 있는 추력기, 우주에서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원자력 전지, 초대형 로켓, 태양과 은하에서 

나오는 우주방사선을 차폐하는 신물질, 변화무쌍한 우주날씨 예측기술 등이다. 기술개발의 추세와 발

맞춰 인류가 지구보다 우주에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강력하게 요청될 경우 우리는 우주

로 나아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넷째, 우주 환경 문제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해질 것인가. 우주는 광대하고 열려 있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로켓을 쏘아올려 우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구 주

변의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시속 25,000킬로미터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크기 1센티미터 이상의 파편은 어림잡아 50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

우 빠른 속도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더라도 부딪히면 피해는 크다. 

우주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일본에서는 우주청소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 벤처기업

인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은 자석을 이용해 우주쓰레기를 수거해 대기권으로 떨어져 태워 없

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다. 우주쓰레기는 우주 진출에 방해도 되지만, 지구에 추락할 경

우 지상의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때 중요한 변수다. 이 문

제를 풀려면 앞서 지적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다.

다섯째, 우주 군비 경쟁이 치열해져서 우주전쟁으로 발전할 것인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시절, 우주

전쟁이라는 용어가 회자되었다. 그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다시 우주전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최근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우주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우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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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우주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질문 변수를 중심에 놓고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할 결과, 우리는 다소 부정적인 미

래 시나리오를 예상하게 되었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이렇다. 앞으로 30년, 세계 각국은 경쟁주의의 심화

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및 자원보호에 관심을 덜 기울여 지구자원을 낭비한다.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로 

사용되는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자, 대한민국은 전자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은 우주로 시선을 돌려 자원을 탐색하고 개발하려고 하지만 우주개발기술력이 약해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한국은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정도에만 투자한 결과, 주요 우주기술 강대국들과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으

며 협력 파트너십을 얻는 데에도 실패한다. 미국은 달과 지구 사이에 심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를 심우주로 나아가게 할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못지 않은 기술투

자로 우주개발은 더 이상 과학소설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주기술에 집중투자하지 않았고, 국

민들의 관심을 얻지도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주 강대국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도 않다.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우주분야 개발도상국들이 낄 자

리는 매우 협소하다. 우주 관련 기술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기술로도 분류되면서 국가간 기술협

력은 매우 요원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량의 초소형위성 군집을 지구 궤도에 띄워 지구 환경을 탐색하고 감시한다. 온실가

스, 미세먼지, 극한 기상현상, 농작물 작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관련 기관 및 정부 기관에 통

보한다. 한국은 군집 위성기술력이 부족해 우주기술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사용료를 내고 위성 서비스를 받

는다. 독자적인 정찰위성도 없어 북한에 대한 정보도 외국기관으로부터 얻는다. 

2050년 우주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고장난 위성과 파편들, 우주 발사체에서 분리

된 부품 등 수많은 우주쓰레기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우주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우주분야 국제협력

을 촉진하는 국제우주연합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많지만 선진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지지부진하다. 협력

이 줄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강대국간 우주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평화롭거나 미

지의 세계로 인식되지 않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는 위협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우주군(US Space Force)을 창설했다. 우주전쟁은 다소 과학소설

의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반세계화와 자국우선주의의 흐름과 맞물려 우주에서도 개발경쟁을 벌일 수 

있고, 때에 따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강대국간에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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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미래 우주를 전망하면서 종합적으로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림2에서 나타내

듯 한국이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축이다. 또 다른 

축은 국제사회가 우주개발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인지 경쟁을 부추길 것인지 여부다.  

우리가 우주개발에 소극적이면서 국제사회도 협력이 아닌 갈등으로 치닫을 때, 미래의 우주는 매우 암울한 

미래를 맞이한다. 말 그대로 ‘암울한 지구’다. 각국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보다 경쟁을 택하

고, 우주개발에서 얻은 이익을 독점하려고 한다. 우주쓰레기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는 도외시

된다. 한국은 우주분야에서는 약소국으로 뒤쳐진다.   

반면, 우리가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사회도 협력을 증진할 때 가장 긍정적 미래가 펼쳐진다. 

연구팀은 이 미래를 ‘대한 우주강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의 우주개발 기술이 국제사회 공조 분위기

와 발맞춰 가면서 미지의 우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주자원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우주광물 채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에도 한몫한다. 긍정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좀 더 살펴

보자.

출처: 김유빈 외(2018)

< 그림 2 > 미래 우주 시나리오 

미래 우주에 대한 긍정적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우주개발기업 ‘문라이트’가 달에서 헬륨3 등 희토류 금속을 채굴하는데 성공하면서 세계

적 주목을 받는다. 문라이트는 달에서 광물 채굴에 성공한 뒤 화성과 목성 사이에 퍼져 있는 소행성대로로 

나아가 광물을 채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한때 우주개발은 낮은 경제성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였지만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이 앞을 다퉈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을 이어가고 있다.

외로운 싸움

- 국제사회 갈등에도 국내 우주기술 적극
- 우주쓰레기 방치, 소행성 자원 독점

대한 우주강국

- 국제협력과 국내 우주기술 발전으로 우주
   탐사여건 조성
- 우주자원 경제성 상승, 우주광물 채취 경쟁

암울한 지구

- 국제 갈등 지속, 우주개발 독점
- 무분별 우주개발, 우주환경 위협성 증가
- 한국 우주기술 약소국 전락

우주개발 추격자

- 국제협력 증진되나 한국 우주기술 점진 발전
- 우주환경 위협 관리에 초첨

협력증진협력갈등

적극적 개발

소극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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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우주환경국제기구가 발족했다. 우주개발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공식적인 기구가 출

범한 것이다. 우주환경국제기구는 우주개발이 어느 한 국가나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협력의 분위기에서 각국은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 지도를 만들기위해 우주탐사선들이 탐사했던 정보를 공유했고, 달이나 소행성 탐

사에 나설 때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또한 각 나라들은 저궤도 인공위성망 구축에서도 협력

을 발휘해 지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우주쓰레기 해

결에도 여러 국가가 모인 컨소시엄이 운영되어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앞서 살펴본 긍정적 미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이런 기회를 타고 한국이 우주분야 강국이 되려면 지금부터

라도 우주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주연구 프

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이 주도해 새로운 우주개발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지금

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주환경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주펀드를 조성해 

민간기업이 활발하게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제궤도 군집위성 망 서비스를 제

공하고, 우주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해보인다. 일본처럼 우주벤처기업을 활발하게 육성하고 이

들이 직접 소행성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제도적,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주청 신설을 제안했다. 우주개발을 종합적으로 총괄할 정부조직을 설립하고 

이 조직을 통해 장기적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존 조직에서 우주개발을 총괄할 수도 있겠지만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이런 노력과 함께, 지구근접 행성을 탐사하는 장

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지구자원 고갈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달이나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어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

에 소행성 탐사에 대한 명확한 명분, 사회적 효과, 경제성 등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우주벤처펀드 조성 및 우주벤처 50개 육성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준궤도, 저궤도 우주산업 육성, 

우주광산개발, 우주관광, 인공위성망 사용 서비스 등 우주벤처기업이 뛰어들 분야는 많다. 이런 벤처기업

을 육성하자면 정부에서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우주분야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

다. 저비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업체, 달표면 조사 벤처기업, 우주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업, 별똥별 생성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우주의 미래를 맞이할 조건

우주기술 강국인 미국은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버진 갤럭틱,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 추진하는 우주 프로

젝트 블루 오리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스페이스X 등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주개발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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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나라에는 우주개발로 알려진 기업이 없는 것 같다. 우리사회에는 우주에 대한 혁

신적 발상가나 기업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최근 들어 우주에 관해 매우 엉뚱하고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인물이 눈에 띈다.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으

로 우주국가를 표방한다는 아스가디아(Asgardia)의 창립자가 그렇다. 2016년 등장한 아스가디아는 고

대 그리스에서 신들의 거주지로 불렸던 아스가드(Asgard)를 본따서 이름을 지었다. 아스가디아는 장

차 UN에 정식 국가로 등록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밝히고 있다. 평화와 평등한 접근, 인류 보호라는 3가

지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아스가디아는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컴퓨터공학 박사) 이고르 아슈베일리(Igor 

Ashurbeyli)가 창안했다. 

아슈베일리는 퓨처리즘(Futurism)이라는 온라인저널에서 인류가 늘 우주국가를 꿈꾸었지만 실제 우주영

토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며 캐나다 맥길대학교의 우주법 전문가들과 상의해 아스가디아를 창안하게 되었

다고 밝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구 근처에 또 다른 세상(another world)을 꿈꾸었는데, 티베트 불교 

전설에 나오는 샴발라(Shambhala, 아시아 어디엔가 존재하는 가공의 왕국, 영화 닥터스트레인지에 등장

한 현자들의 거주지)나 러시아 전설의 도시 키테즈(Kitezh)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2017년11월13일 미국 버지니아 나사(NASA)기지에서 식빵 크기 정도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면

서 이 인공위성이 최초의 우주국가로서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림3 참조). 이 인공위성은 0.5테

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데, 아스가디아의 국가 헌법, 국기, 그리고 우주국의 시민으로 등록한 

11만5천명의 주민 정보가 담겨있다.  

출처: NASA

< 그림 3 > 아스가디아의 인공위성 발사 모습. 이 위성이 첫 번째 우주국?

1. https://futurism.com/
a s g a r d i a - s p a c e - n a -
tion-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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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슈베일리는 앞으로 25년 안에 달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15년 안에 인류를 

우주선에 거주하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류가 우주에 거주하기위해 해결해

야할 과제도 제시한다. 예컨대,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무중력 상태를 견디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태양폭풍, 소행성 충돌, 우주쓰레기, 태양방사선 등에도 대처해야 한다. 

어쩌면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아스가디아 우주국 프로젝트에 현재까지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이 1백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학자 로힛 탈왈(Rohit Talwar)은 이곳의 시민권을 획득한 날, “자유롭고 열린 국가를 

창안하는데 참여해 기쁘다”며 “새로운 거버넌스, 경제시스템, 시민사회, 우주연구를 실험해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는 아스가디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지구라는 특정한 공간, 역사적 관습, 수많은 이해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공간에서 지금껏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실현해보려는 이들의 의지가 읽힌다. 

우리사회는 아직 우주를 꿈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우주에 대한 지식을 

다룬 전문서적이나 소설 등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주에서 살 수도 있다고 적극적

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사회에서는 아슈베일리처럼 몽상가로 보이지만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려는 공학자, 사상가, 기업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여전히 우주는 인류에게 신비로운 공간이자 미지의 공간이다. 1961년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최초

로 우주에 다녀오고,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다녀온 이후, 2018년까지 지구를 떠나 우주를 경험한 

인류는 고작 558명에 불과하다(심창섭, 2018). 이들의 경험만으로는 저 넓고 광활한 우주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영원에 대한 영감을 주고, 지구적 삶의 조건에 대해 되묻

도록 부추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구를 벗어난 미래의 인류는 지금의 인류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그 

다름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매우 불확실하지만 그 세계로 더듬거리듯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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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보험

1. 서론

우주개발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개발시간도 많이 걸리며, 그 효과는 장기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대형사업이다 보니 실패시 위험부담도 크다. 작동 오류로 인한 고장, 추락, 폭발의 

경우 위성, 발사체 자체의 파괴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심각한 인적, 물적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보험을 들어서 위험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다. 보험이란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

기 위한 집단적 위험대비 제도이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가입자가 많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험가입이 쉽고, 보험료도 저렴하다. 

우주개발에서도 위험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주보험을 들 수 있고, 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도 있

다. 하지만, 우주개발사업 자체가 전세계를 통틀어도 작은 규모여서 보험가입자의 수가 적고, 반면 사

고시 피해의 정도는 천문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를 수 밖에 없다.

본 고(考)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에 기반하여, 우주보험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국제법 박사
joonlee@kari.re.kr

2. 우주보험의 종류

위성과 발사체의 발사 이전단계를 담당하며, 보통 위성을 제작시설에서 발사장까지 이동하는 운송과정, 

발사대에서 발사체를 세우는 과정, 발사대에서의 조립, 점검(inspection) 및 이륙전 활동(pre-lift-off 

activities) 단계에서의 위험을 커버한다. 본 단계는 발사체의 점화 또는 이륙 시에 종료된다.

우주보험은 그 대상에 따라, 그리고 시간적인 단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몇 가지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다.

1) 발사전 보험(Pre-launc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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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주보험의 절차

가장 일반적인 우주보험으로서 발사 이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연장될 수도 있다. 보험의 범위는 발사전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작된다. 위성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되거나, 기능테스트의 초기 운영단계에 종

료된다. 발사시간은 대략 20~30분 정도 진행된다. 

3) 궤도 보험(In-orbit insurance)

위성이 기능테스트를 하는 초기운영단계(initial operational phase)를 완료하고, 우주에서의 정상적인 

운영(normal operation)을 시작하면 궤도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위성의 기대수명은 크기에 따라 3~10

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연료전지가 바닥나면 수명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궤도보험은 매

년 갱신하는 형태를 취한다. 보험회사가 궤도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해당위성에 관한 ‘상태보고서(health 

reports)’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보험회사는 궤도보험의 갱신을 결정하게 된다.

4) 제3자 책임보험 (3rd party liability insurance)

발사 또는 위성의 궤도 운영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커버한

다. 부담범위 옵션은 다양한데, 인적 손상, 재산상 손해, 수익 감소, 서비스 중단, 지상시설에 대한 중대

한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우주여행자보험 (Space travel insurance)

민간회사들이 우주개발에 뛰어들면서 발사서비스와 위성제작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Virgin Galactic사와 같이 우주관광을 사업아이템으로 하는 기업체도 생겨났다. 우주선을 타고 약 9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몇 분의 무중력을 체험하고 지구와 우주의 경계면을 보고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예약대기자만 700명에 이른다. 이 경우, 승객, 화물, 페이로드를 싣고 우주에 진입했다가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며, 국제우주운송협회(ISTA)와 

보험회사들간에 우주여행자보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1)

우주보험에는 보험중개인, 즉 브로커의 역할이 크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험계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발사보험(Launch insurance)

1) 브로커(Broker)

1.  Jackie Wattles, “Why 
on Earth would a com-
pany offer insurance 
for space travel?”, CNN, 
201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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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성을 소유할 자는 위성제작자와 위성제작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우주보험 가입을 고려하게 되는

데, 보험계약자는 위성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위성제작자가 될 수도 있다. 우주보험에 가입할 것을 결정

하게 되면, 보험업자, 즉 보험사를 정하기 위해 보통 경쟁입찰에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입찰 프로세스

를 진행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선임한다. 물론, 브로커 자체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임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브로커는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업자와 협상을 하고, 보험계약을 하며, 필요시에는 고객, 즉 보험의뢰

인을 위해 보험금청구를 처리한다. 브로커는 모든 문서와 정보의 통로로 활동한다. 브로커의 중요한 

임무는 보험업자로부터 기술적 질문을 받아서, 위성소유자 및 위성제작자에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답

변을 얻는 일이다. 브로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성소유자와 위성제작자가 보험업자를 상대로 하는 

발표(presentation)나 가격책정 구상(pricing plan)을 하는데 조력할 수 있다. 브로커는 중개수수료

(commission)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사사고로 보험금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본

인이 금전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통 브로커의 중개수수료는 보험료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

다. 보험료가 높아지면, 브로커의 중개수수료도 높아지는 것이다.

우주보험계약 절차는 위성 및 발사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보험의뢰인은 위성과 발사체에 

관한 기술자료와 발표자료를 준비해서 브로커에게 전달한다. 보통 위성제작자가 이를 준비하는데, 위성제

작자는 상세한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위성프로젝트 일괄문서 및 발사서비스 절차를 담은 문서를 마련한다. 

이러한 문서들을 정리하여 브로커가 보험업자를 상대로 발표한다. 기술자료에는 발사운영 및 위성의 운

용에 대한 상세내용, 손실액에 대한 보상범위를 전부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 관

련 부대비용, 발사서비스의 이용도, 프로그램의 실패위험, 발사할 로켓의 성공이력, 개조내역, 신기술 이

용 사유 등 다양한 내용을 담는다. 

발표는 보험의뢰인이 보험업자에게 본 위성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을 심

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발표과정에서 보험업자는 통신시스템, 페이로드, 전원공급 시스템, 자세제어 시

스템, 기계장치 등 기술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보험업자는 정보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거나, 기술전문가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발표 시에 보험의뢰인의 기술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업자에 구속력이 있는 비밀유지계

약(non-disclosure agreements)을 체결한다. 반면 보험의뢰인은 보험업자에게 손실위험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만약 위성의 사양이나 발사서비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의뢰인은 보험업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질적인 변경으로 계약 조건에 영향

을 주는 경우에는 발표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다.

2) 보험계약 절차(Insuranc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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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이 시작되면 10~20%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보통 발사 3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계약을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발사관련 총 비용의 8~15%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보험료율이 산정되는 기준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발사로켓의 신뢰도, 위성의 신뢰도, 해당 

위성의 복잡성, 보험금의 보상범위, 보험액, 발사로켓의 이력, 위성의 전체 디자인, 제품보증, 위성의 

운용 수명, 보험금 한도, 정부용 발사인지 상업용 발사인지 여부, 발사 규제기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2002~2012년 사이의 성공적인 발사와 작은 손실률로 인해 보험업자들이 45억 

US$가 넘는 이익을 내면서 타 보험사들도 우주보험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세계 우주보험시

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이 점차 하락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실패사례가 늘어나

면서 손실의 정도가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험료는 감소추세에 있어 왔다.

보험업자는 보험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면, 보험료, 보험계약상의 거래 조건 등을 담은 응찰

서류를 제출한다. 다양한 위험평가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위성 및 발사체에 쓰이는 부품들의 이력과 신

뢰도, 이전의 성공률 및 실패율, 이전의 실패의 경향, 위성 및 발사체의 운용 경험, 위성제작사나 의뢰인

의 시험·제품보증·관리감독 역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낙찰, 즉 보험업자 선정이 된 이후에도, 계약조건은 협상이 계속될 수 있는데 발사 이전에 

문서화되면 된다. 보험업자의 기술적 질문은 보험의뢰인이 브로커를 통해 답변한다. 전체 보험계약 절

차는 약 1년 정도 소비되는데, 발사 6개월~3년 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3) 보험료(Insurance Premiums)

출처: Gallagher Insurance Co.의 News & Insights –Space Sector Update (’20.3.16)

< 그림 3 >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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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ANGOSAT-1의 전원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1억 2천백만$, AL YAH3의 발사방향 오류로 

인한 궤도진입실ㄴ5백만$, O3b의 일부 트랜스폰더 고장으로 최소 1천2백만$, Worldview-4의 컨트롤 

모멘텀 자이로 손상으로 인한 1억 8천3백만$ 등 총 8건의 막대한 보험금 수령 2)으로 보험료 수익이 마

이너스로 돌아서고, 2019년에도 Falcon Eye 1의 발사실패로 인한 4억 1천4백만$, China Sat 18의 태양

광패널 전개 실패로 인한 2억 5천만$, Eutelsat 5WB의 태양광패널 전개 실패로 인한 약 95백만 유로의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면서, 2020년에는 세계 우주보험시장에서 보험

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 3)2. Peter Elson, News & Insights 
- Space Sector Update, Gallagh-
er Insurance Co., 2020.3.16

3. Ibid.

보험업자는 보험금 청구를 야기할 만한 어떠한 사고가능성도 검토하도록 권유받는다. 보험의뢰인은 

사고의 경우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모든 이슈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자는 발사와 관

련되는 당사자들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금 합의 절차는 손실액에 대한 합의에 도

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발사실패 또는 위성운영 실패의 경우, 보험의뢰인은 손실입증서(Proof of Loss)와 손실통보서(Notice 

of Loss)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손실입증서에는 손실이 발생한 시간, 사고에 대한 상세경위 그리고 사

고 당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주파수, 전원상태와 같은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통보서는 1장짜

리 서류로서 보험업자에게 보험금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는다. 이 두 서류는 브로커를 통해 보

험업자에게 전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보험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7위권이다. 

하지만 우주보험에 있어서는 걸음마 수준이다. 위성이나 발사체의 발사횟수가 많지 않다보니, 우주보

험에 대한 수요도 적고, 또한 사고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감이 

국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선뜻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우주보험의 특성상, 보험업자들이 외국의 거대보험업자에게 재보험을 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업자들의 경우는 의존 비율이 매우 크다. 사실 보험료는 재보

험업자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로 정해지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 산정 협상은 보험의뢰자와 재보험업

자가 브로커를 통해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다. 

아리랑위성 3A호를 사례로 보면, 2015년 발사 당시 보험금을 최대 1,4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발사

4) 보험금(Space Insurance Claims of Loss)

4. 우리나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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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launch insurance)과 궤도보험(in-orbit insurance)을 들었는데, 보험료는 167억원에 달했다. 보

험업자들은 8개 손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험계약을 하였으나, 3.5%만 보유하고 96.5%

를 국내재보험사에게 바로 넘겼고, 국내재보험사도 소량만 보유하고 대부분을 해외재보험사에 위험부

담을 넘겼다. 4) 성공으로 인한 보험료 수익은 해외재보험사가 대부분 가져간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13년 나로호 발사 때는 발사전 보험(pre-launch insurance)으로 보험료 3,400만원, 보험금 최대 

132억원, 제3자 책임보험(3rd party liability insurance)으로 보험료 2억 5천만원, 보험금 최대 2,000

억원으로 가입한 바 있고, 2018년 누리호 시험발사체는 제3자 책임보험 최대 600억원 및 발사전 보

험을 가입한 바 있는데 역시 국내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하였고 해외재

보험사에 재보험을 드는 구조를 취했다.  

우리나라는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자 책임보

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 보험금액은 2천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성의 경우에는 제3자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발사체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되고, 보험금

액도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향후 누리호 개발이 완료되면, 발사허가를 받을 때에 역시 제

3자 책임보험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보험시장은 미미한 규모에 그치고 있지만, 일부 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되

어 있기도 하고, 국가우주개발 계획을 볼 때 향후 위성의 수가 증가하며, 또한 누리호 개발이 완료되면 

발사횟수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수익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단순히 해외재보험업자에 

의지하기 보다는, 국내 우주보험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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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궤도 관측위성은 ‘99년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1호(아리랑 1호)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 다목적실용위성 1호를 시작으로 5기2)가 개발되었으며, 이중 3기2)는 현재도 운용 중

에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 중에 

있으며, 항시 광학관측(EO/IR) 위성 2기와 영상레이더(SAR) 위성 1기가 운용 중에 있다. 현재 다

목적실용위성은 운용 중인 3호, 3A호 및 5호의 수명을 고려하여 7호(’21), 7A(‘24)호 및 6호(’21)4)

를 개발 중에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전략적

인 활용성이 높은 위성이다. 이에 최근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위성영상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응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공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위성

이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 사업은 국토˙자원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국가 공공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성정보 제공을 통한 공공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2기5)의 광학관

측 위성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은 우주 과학 연구, 우주핵심기술 검

증, 한국형발사체 위성발사기능 검증 등의 목적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23)의 개발, 농작물 작

황, 농업수자원, 산림 자원˙산지 변화 관측 등의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23)의 개발, 

수자원 조사, 하천관리, 해양환경 감시, 재난˙재해(홍수/가뭄/유류유출/적조 등) 대응 등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5호(’25)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의 신속·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빈도˙정밀 감시체계인 군집형 초소형위성 11기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의 저궤도 위성 시리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위성 시리즈는 향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각각의 목

적 달성 이상의 확장된 개념의 ‘임무중심형’ 위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확

장된 개념에서는 기술개발의 연계 및 효율성, 투자의 안정성, 산업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위성 시리즈 추진이 요구된다.

임무형 저궤도 위성사업의 재구성 및 전략적 
추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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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중심형 사업 또는 임무중심형 프로그램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8) 첫 번째는 ‘획기적

인 과학 임무형’이다. 이는 인간의 뇌 연구, 에볼라 연구 등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한 과학

적 해결 및 이해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 진보 임무형’이다. 이 형태에서는 현재의 기

술력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개발하여 주어

진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아폴로 임무, 콘코드 비행기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전환 임무형’이다. 이 형태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 등에 대해 환경적, 사회

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마

지막은 ‘우산 임무형’이다. 이는 기존의 임무 또는 향후 임무 등을 하나의 커다란 임무형태로 묶어 새

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형태로, 비슷한 목적의 사업들의 상호 연계 및 산업화, 투자 안정화 등과 같

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1.  과학 및 기술개발 목적의 
우리별위성, 과학위성 및 소
형위성 등 제외

2.  다목적실용위성 호(‘99)
2호(’06), 3호(‘12), 3A호
(’15), 5호(‘13)

3.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 5호

4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및 6
호는 영상레이더(SAR) 위성임

5.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
년 발사예정이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발사가 지연될 것으
로 보이며, 2호는 ’21년 발사 
예정되어 있음

6  기본계획상의 다목적실용
위성 7A의 발사연도가 ‘23년
도에서 ’24년도로 변경되었음

7.  기본계획상의 차세대중
형위성 개발 계획 중, 5호(기
상관측) 위성은 차세대중형위
성 2단계 사업에서 제외되었
으며, 6호가 5호로 명칭이 변
경되었음. 또한, 4호의 발사연
도가 ‘22년에서 ’23년으로 변
경되었음

8.  출처 : Mission-Oriented
 Policy–where do we stand? 
Where are we head-
ing?(Wolfgang Polt and 
Matthias Weber, 2019)

< 그림 1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상의 위성 개발 계획(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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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무중심형 사업의 유형  9)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 등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의 적용 등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

발 사업의 추진에 임무중심형 형태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논의되

는 임무중심형 사업 또는 임무중심형 프로그램은 (Mission Oriented Program: 이하 MOP)10)은 고령화, 

식량,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난제 해결을 ‘임무’로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지칭한다.11) 임무중심형 프로그램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수

행해 오고 있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의 형태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아폴로 달 탐사 계획 등이 특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수행한 대표적인 임무중심형 사업

의 예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러한 임무중심형 개념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고령화, 건강한 삶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중심형 프로그램 추진 정책은 유엔 회원국이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를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연구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비전으로서 제일 위에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도시 300개 조성’ 등 구체적 임무를 정의하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

지, 교통, 소재연구, AI, 사회서비스, 행동과학 등을 엮어내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12)

9. 출처 : Mission-Oriented Pol-
icy–where do we stand? Where 
are we heading?(Wolfgang Polt 
and Matthias Weber, 2019)

10.  European Commission, 
Mission-Oriented Research 
and Innovation: Assessing 
the impact of a mission-ori-
ented research and innova-
tion approach. Final Report , 
KI-01-18-505-EN-N , 2018

11. MOP의 등장 배경과 최근 글
로벌 논의 동향 (이정원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학기
술정책 포커스 2019) 

12.  출처 : http://www.enew-
stoday.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3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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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임무중심형 프로그램 예 13)

앞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임무중심형 프로그램 형태를 우리나라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개발 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다목적실용위성사업, 차세대중형위성사업, 군집형 초소형위성개발사업 등이 

이미 각각이 전통적인 임무중심형(기술 진보 임무형)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의 정부 및 출연연 중심의 우주개발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를 통한 우주개발에 대한 민간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주개발분야가 

성장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

주개발사업이 민간중심으로 확장된다면, 향후 미래 경제의 한 축이 될 우주분야에 대한 세계적 기

업의 육성 및 관련 고급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위성개발사업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우주개

발사업의 수요자는 대부분 정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정된 투자 또는 수요를 

제기하지 못하면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이에 정부부의 민간 주도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위성개발 사업들을 하

나의 ‘임무형(우산형)’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 할 수 있다.

13. 출처 : http://www.enew-
stoday.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3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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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우산 임무형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 구성(안)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은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 3기, 차세

대중형위성 시리즈 4기, 군집형 초소형위성 시리즈 11기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사

업이 추지되고 있는 수준으로 구성한 것으로 향후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및 군집형 초소형위

성 시리즈는 필요에 의해 그 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산 임무형 프로그램은 

단순히 ‘묶음’ 형태로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안정적인 투자 및 민간 기업의 참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우산 임무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앞에서 구성한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 3기,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4

기, 군집형 초소형위성 시리즈 11기 총18기의 위성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관련 투자

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1 블록(block) 당 18기의 위성 개발이 추진되며 일

정 금액의 투자가 18기 확보 기간에는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정부가 민간에게 준다면 민간은 이

러한 사업에 대한 참여를 강화할 것이고, 향후 2 블록에 필요한 기술 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노

력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먼저 새로운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 중인 위성의 임무 수명을 고려

하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군집형 

초소형위성의 활용 시기이다.14) 운영 주기가 모두 제각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다목적실용위성 5호, 6호 그리고 차세대중형위성 1호, 2호가 

비스한 시기에 임무가 종료되는 점을 반영하여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은 ‘23~’25

년 사이에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시기면 초소형위성 1호기가 개발 완료되는 

시기로 차기 사업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3기)

차세대 중형위성
시리즈 (4기)

군집형 초소형위성
시리즈 (11기)

14. 다목적실용위성의 임무 수
명을 5면, 차세대중형위성의 임
무 수명은 4년, 초소형위성의 임
무 수명은 3년으로 설정하였으
며, 발사연도를 기준으로 활용 시
기를 사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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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현재 개발 중인 지구관측 위성 임무 수명 예측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은 현재기준 18기에 대한 위성개발 비용을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다목적실용위성개발과 군집 초소형위성개발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차세대중형위성의 경우도 기존의 임무를 승계해서 수명이 다한 위성을 교체하는 사업임으로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또다시 받는 것은 의미나 필요성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진

다. 위성의 경우 수명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위성으로 기존의 위성을 대체하여 지

속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위성이 가지고 있던 임무(지구관측 데이터 확보 등)

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위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매번 교체되는 위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면, 만약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

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준비기간 및 사업 사이의 단절 기간에 대한 기

업의 우려가 발생하여,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의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제2항에 임무 승계를 위해 교체되는 위성의 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위성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정부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성개발사

업을 하나의 형태로 묶은 새로운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의 구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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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임무 승계형 위성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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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기술개발 목적의 우리별위성, 과학위성 및 소형위성 등 제외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년 발사예정이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발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2호는 ’21년 발사 예정되어 있음

출처 : Mission-Oriented Policy–where do we stand? Where are we heading?(Wolfgang Polt 

and Matthias Weber, 2019)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년 발사예정이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발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2호는 ’21년 발사 예정되어 있음

기본계획상의 다목적실용위성 7A의 발사연도가 ‘23년도에서 ’24년도로 변경되었음

European Commission, Mission-Oriented Research and Innovation: Assessing the impact of a 

mission-oriented research and innovation approach. Final Report , KI-01-18-505-EN-N , 2018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373

다목적실용위성의 임무 수명을 5면, 차세대중형위성의 임무 수명은 4년, 초소형위성의 임무 수명은 

3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발사연도를 기준으로 활용 시기를 사타냄

MOP의 등장 배경과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

정책 포커스 2019)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373

기본계획상의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계획 중, 5호(기상관측) 위성은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

에서 제외되었으며, 6호가 5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또한, 4호의 발사연도가 ‘22년에서 ’23년

으로 변경되었음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다목적실용위성 1호(‘99), 2호(’06), 3호(‘12), 3A호(’15), 5호(‘13)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및 6호는 영상레이더(SAR) 위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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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학 박사
swshin@kari.re.kr

최근 OECD는 우주쓰레기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1) 이 보고서는 우주쓰레기의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우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문제와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미 여러 국제기구, 각국정부, 우주기관들이 우주쓰레기 심각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나, 주로 법적  및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고유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의미, 우주쓰레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지표 등 우주쓰레기의 경제학을 폭넓게 

살펴보고 정책적 권고를 제안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인 ‘우주의 지속가능성’ 논의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우주의 지속가능성

지구 궤도가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발사 비용을 낮추고 우주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

록 하여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주 기반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증가하는 우주쓰레기 이슈 등 ‘우주의 지속가능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우주의 지속가능성(space sustainability)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 우주환경을 보존하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평한 접근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 개념은 UN COPUOS(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에서 정의한 것으로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 모두에 대해 “공평한 접근”을 강조. 공평한 접근은 지

리적, 사회적, 세대간 차원을 포괄한다. 

궤도(특히, 저궤도(LEO))에 우주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우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주파수 스펙트럼의 배분 및 사용 문제는 주파수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과제이다. 궤도와 주파수는 우주조약(1967)에서 달과 다른 천체를

함한 우주공간에 대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우주 탐사와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OECD, 우주쓰레기에 대한 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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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의 궤도 및 주파수 스펙트럼은 배재성이 낮고, 경합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 특성을 갖고 있다.

2. 우주쓰레기 현황 

ICT 기술은 지구궤도의 상업, 공공, 군사적 사용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저궤도 활동은 지난 몇 

년 동안 낮은 발사 비용과 높은 기대 수익으로 크게 증가했다. 저궤도는 상업 목적을 위한 위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이나 중·고등중학교 학생들

이 주로 만든 작은 ‘아마추어’ 발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출처: NASA (2020) 

< 그림1 > 지속가능성의 개념

< 그림2 > LEO 발사 현황 (200 - 1,750km)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공공자원의 부정적인 외부효과 특성을 표현할 때 자

주 등장하는 경제적 용어로, 단기적 이익에 동기부여된 개별 사용자의 행동이 모든 사용자의 공통적

인 장기적 이익을 해친다는 내용이다. 시장 메커니즘이 불안전하거나 부재한 경우, 공유자원의 관리

는 그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과 감독기관(주로 공공기관)의 존재에 따라 좌우한다. 우주의 경우, 

위성의 수가 임계규모를 넘어 포화상태이거나 사고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여 우주의 가치를 감소

시키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1.  이 보고서의 제목은 Space 
sustainability: The economics 
of space debris in perspec-
tive이며,  2020년 4월 발간하
였다. 보고서 전문은 OECD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oecd.org/in-
novation/space-sustainabili-
ty-a339de43-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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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900개 이상의 큐브위성이 저궤도로 발사되었다.2) 미국은 LEO 위성의 약 절반을 점유하

고 있으며, 중국(16%)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많은 큐브위성들이 무게를 줄이거나 발사 안전상의 문제로 

추진제를 넣지 않다. 따라서 위성이 능동적으로 탈궤도(de-orbit)를 할 수 없고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없

기 때문에 쓰레기 경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현재 배치중인 광대역 메가 위성군 비즈니즈다. 2018년에는 미국 연

방통신위원회(FCC)가 SpaceX의 12,000개 위성 계획을 승인했고, 2019년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에 추가로 30,000개 위성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20년 2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할 예정

이다. SpaceX는 스타링크 위성군으로 약 1,600개의 위성을 550km로 처음 배치하고, 그 다음이 1,150km

에서 약 2,800개의 위성을, 340km에서 약 7,500개의 위성을 배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OneWeb은 650개 이상으로 계획된 위성군의 첫 번째 위성을 1,200km 궤도에 발사하였다. 아

마존 Kuiper 위성군은 590km, 610km, 630km에 3개의 위성 층(shells)을 배치 예정이다. 그 외 다른 위

성군 비즈니스가 북미와 중국에서 고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위성군 비스니스 계획들을 고려할 경

우, 향후 5년 내에 저궤도 위성수는 2배, 혹은 3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 2천개의 위성이 운영중이지

만, 2030년까지 수 만 개의 운영 물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제 문제는 위성이 충돌할 것인가가 문제

가 아니라, 언제(when) 충돌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저궤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쓰레기, 전파간섭, 천문관측 방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선주파수 스팩트럼 수요 증가에 따른 주파수 간섭이 위험 증가하고 있다. 국제

통신연합(ITU)는 주파수 대역을 개별 국가에 할당함으로써 이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특정 

대역을 특정 용도에 대해 예약함으로써 간섭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망과 우주망 모두 주파수 

간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주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저궤도에서 계획된 많은 위성군 때문에 궤도 간섭에 

대한 특별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지궤도와 중궤도에 있는 일부 위성 운영자들은 저궤도의 혼잡으로 인해 

결국 고공비행 위성과 지상 위성 접시 사이 연결 고리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3)   

우주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인간이 만든 우주물체로 지구궤도 또는 대

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을 상실한 파편과 그 부품”으로 이해하고 있다(IADC, 2007). 우주물체 밀도가 가

장 높은 궤도는 800~1000km 고도와 1,400km 고도이다. 그 외 쓰레기 벨트는 항법 위성군이 있는 고도 

19,000~23,000km이고, 통신위성과 기상위성이 있는 36,000km에도 형성되어 있다. 

대기저항은 쓰레기를 지구로 끌어당겨 대기권 진입시 연소시킨다. 그러나 600km 이하 궤도에서는 몇 

년이 걸리며, 1,000km이상 궤도 우주물체는 몇백년이 걸린다. 정지궤도에서는 대기저항이 없으므로, 전

용 “무덤궤도”로 이동하지 않는 한 잔해가 궤도에 남아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1961년 이후 파편의 62%

가 여전히 궤도에 있다고 한다. 

2. 큐브위성과 소형위성은 LEO 
위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큐브위성은 1999년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산
루이스 오비스포(San Luis Obis-
po)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육 
및 우주 탐사의 플랫폼을 제공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표준 정육
면체 크기가 1U(10x10x10cm)이
고, 1.5, 2, 3, 6U 등 크기를 확장
할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들은 2019년 가을 
샤름 엘-셰이크(Sharm el-Sheikh)
에서 열린 World Radio-commu-
nication Conference 에서 논의하
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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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쓰레기의 양은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저궤도에서 추적된 우주물체(위

성을 포함)의 진화를 보여주며, 쓰레기 수가 눈에 띄게 2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ASAT 

시험에서 중국 기상위성 펑윤-1C호가 의도적으로 파괴된데 이어 처음 증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9

년 이리듐-33과 코스모스-2251이라는 두 위성의 충돌에 이은 것이다(ESA, 2019). 펑윤-1C의 파괴는 

800km 고도에서 쓰레기 수를 두 배로 증가시켰고, 전체 궤도 쓰레기 수가 30% 증가했다. 다른 나라

들도 위성 요격 시험을 시행한바 있는데, 인도는 최근 2019년 3월 인공위성 요격 시험을 실시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쓰레기를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10cm 이상의 물체는 현재 미 공군 우주감시망에 의해 분류되어 추적되고 있다. 추적되지 

않는 1mm 이상 쓰레기 양은 1억 3천만 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었다(ESA, 2019), 

현재 추적되는 우주물체는 주로 위성 및 로켓의 파편이며, 그 다음으로는 우주물체(부분 작동중인), 로

켓 본체 및 임무 관련 쓰레기(렌즈캡, 고체 로켓) 등이 있다(ESA, 2019; US Air Force, 2020). 특히, 

로켓 본체는 추적 물체의 약 10%를 차지하는 데 반해, 질량과 면적(㎡)의 약 40%를 각각 차지한다

(ESA, 2019). 

출처: NASA (2020) 

< 그림3 >  우주물체의 진화 (10cm이상 우주물체(운영중인 위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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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  국가별 우주쓰레기 개수

일부 국가들은 우주 프로그램의 규모와 수년 간의 활동에 비례하여 많은 양의 우주쓰레기를 생산했다. 

국제적 수준에서 우주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더 나아가 모든 쓰레기가 특정 물체나 

파편화를 추적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쓰레기 소유권을 할당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의 Space-track.org과 같은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쓰레기 소유를 추적하고 

식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 미국,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인도,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로켓은 우주쓰레기가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에 설계되어, 경우

에 따라 로켓 본체의 탈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Macire, 2017). 

예를 들어, 2019년 3월 버려진 아틀라스 5호의 상단은 발사 후 거의 10년 만에 해체되었다. 

출처: NASA (2020) 

3. 우주쓰레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우주쓰레기의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영향은 우주물체의 교체, 지연, 데이터의 손실에 다른 비용이다. 또

한, 우주물체의 질량 및 연료 소비와 그에 따른 발사 비용 및 운용 임무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충격 회피 또는 감소 조치(예, 회피기동)와 잔해 경감 조치(예, 

궤도 간극, 잔류 연료 방출) 및 위성 설계를 변경하는 기타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쓰레기 감시, 추

적, 보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있다.

   (쓰레기로 인한 손해) 추적되지 않는 쓰레기(10cm이하)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운영자가 오작동의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1) 우주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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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및 위성군 설계비용) 충돌 회피 기능, 안전 유지 모드, 우주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 IT 

보안 기능 등이 포함된다. 위성시스템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비위성을 미션설계에 반영하는 것

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주쓰레기 증가의 일부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성 운영비용)  위성 운영자는 쓰레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기동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

다고 한다. 운영자들은 궤도 궤적을 계획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와 출처를 고려해야 한다. 이

들은 일년에 수백 건의 근접 접근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몇 가지는 거짓이거나 부정확하여 분석 

및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4)충돌 경고가 위험하다고 간주될 경우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위성 추진체를 소모시킨다. 또한 일부 탑재체(예, 카메라)는 보통 

기동 중에 정전되는데, 이것은 최대 이틀까지 지속될 수 있다. 2017년 미 전략사령부는 공공 및 민간에

게 수백 건의 근접 접근 경고를 발령했으며, 위성 운영자의 충돌 회피 기동이 90건 이상 확인된 바 있

다. 충돌 회피는 우주활동을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SpaceX의 Starlink와 같은 

거대 위성군 비즈니스는 수백만 개의 충돌경고를 받고 수십만 개의 회피 기동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

측된다.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의 지원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상황인식(SSA) 감

지 및 경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것은 앞으로 몇 가지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궤도청소비용) 수명이 끝난 후 궤도에서 위성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다. 지구동기 궤

도에 있는 인공위성의 경우 몇 백 킬로미터 위에 있는 묘지궤도로 위성을 이동시켜야  한다. 기동은 약 

델타-V 11m/s로 3개월 운영과 동일한 양의 연료를 필요로 한다. 저궤도 위성의 경우, 궤도 정리에 필

요한 연료는 궤도 고도 및 우주선의 면적 대 질량 비율에 따라 증가한다. 600km미만 궤도의 경우, 수

명 종료 후 25년 동안 제거되거나 제거되는 물체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작도 필요하

지 않다. 그러나 더 높은 고도의 LEO 위성의 경우, 필요한 델타-V는 총 임무 수명의 상당한 부분을 차

지할 수 있음. 2,000km 궤도의 경우 필요한 속도는 450m/s 정도이고, 운용 제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탈궤도 비용은 위성설계와 무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료) GEO 위성의 절반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저궤도 위성의 6%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은 다양한 위험 유형(예: 우주물체 장애, 우주 환경 위험, 제3자 책임)에 대

한 보호를 제공하며, 연평균 보험료율은 보험금액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다.제3자 책임보험은 위

성과의 충돌, 발사시 원료탱크, 추진체 등 낙하물체나 LEO 위성의 낙하로 인한 위험, 다른 주파수 방

해 및 핵물질의 지상낙하시의 환경오염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우주쓰레기나 다른 

우주물체와의 충돌은 여전히 낮은 확률의 사건으로 간주되어 당분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6) 

4.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유
럽 Sentinel-2A 위성에 대해서 
8,000건 이상의 충돌데이터메시
지(CDM) 이벤트가 보고되었다.

5.  예를 들어 유럽기상위성개발
기구(EUMETSAT)는 2010~2014
년 메토프-A와 메토프-B 극궤
도 위성에 대해 5차례 회피 기동
을 보고했는데, 각 기동은 하이드
라진 연료 316kg중 70g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ESA Space 
Debris Office는 ESA 미션이 
2009~2016년 평균 1.8 회피 기
동을 수행한다고 보고한바 있다. 
Sentinel-1A는 2014년에 8번의 
기동을 수행해야 했고, 국제우주
정거장은 1999-2008년 8차례, 
2009~2017년 17차례 기동이 발
생하면서 쓰레기 회피 기동 사례
가 크게 증가했다.

6.  Swiss Re가 2018년에 수행
한 연구는 1,000개의 위성군에
서 200kg급 광대역 위성이 날
아오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고
도 1,200km 궤도(OneWeb 및 
SpaceX와 유사)는 1-10cm 물체
와 충돌할 위험이 11%에 달할 것
이며, 이는 향후 20년 동안 90%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
주쓰레기는 LEO나 GEO에서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
히 큰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다. 
Sentinel-1A는 2014년에 8번의 
기동을 수행해야 했고, 국제우주
정거장은 1999-2008년 8차례, 
2009~2017년 17차례 기동이 발
생하면서 쓰레기 회피 기동 사례
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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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주쓰레기 비용은 미래의 전망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우주쓰

레기가 스스로 늘어나는 상황이 온다면 특정 궤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마도 그 분야의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킬 것이다. 특히 위성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은 불균등하게 배분

될 것이며, 일부 시골 지역은 타격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2) 우주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 비용

   (궤도의 손실) 우주쓰레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충돌과 지속적인 파편 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궤도를 미래 세대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고,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

이다. 일부 모델링에서는 빠르면 향후 몇십 년 이내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한바 있다. 

우주쓰레기는 궤도 진입 중 쓰레기벨트를 통과하는 다른 우주비행체에 상당한 충돌 위험이 될 수 있다. 

저궤도에서 페인트 조각과 작은 파편 조각들도 초당 최대 1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 때문에 우주물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파편은 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훨씬 더 높은 충돌 위험이 있기 때

문에 더 많은 파편을 생성한다.7) 케슬러 신드롬이란 우주쓰레기에 맞아 파괴된 위성에서 나온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위협하는 연쇄폭발의 악순환을 의미한다(Kessler and Cour-Palais, 1978). 미국 국립

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향후 2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1). 1978년 논문에서 2000년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던 케슬러 자신은 이후 예측을 

1세기 연장한바 있다. 케슬러 신드롬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특정 궤도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인명 손실, 지구 과학 및 기후 연구를 위한 시계열 중단, 경제 성

장 억제 및 부문 투자 둔화, 농촌의 저밀도 주거지역과 저소득 국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케슬러 신드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궤도는 고도 650-1,000km와 1,400km이다. 예를 들

어 2009년 이리듐-33과 코스모스-2251 위성의 충돌은 776km 고도에서 일어났다. 

< 그림5 > 저궤도 고도별 운영자별 위성수

출처: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2019)

7. 충돌위험은 향후 10년 내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12년 기관간우주쓰레기조
정위원회(IADC)가 실시한 모델링
은 향후 200년 동안 저궤도 쓰레
기 양이 평균 30% 증가하며 5~9
년마다 치명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예측은 큐브
위성과 대형 위성군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링이다. 사우샘프턴 대
학의 2017년 연구는 저궤도 우주
환경에 수천 개의 위성을 운영하
는 위성군사업이 현실화되면, 향
후 200년 동안 치명적인 충돌의 
수가 50%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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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 위성운영) 상업적 운영자(주로 지구 관측과 통신)는 현재 주로 400~700km 사이의 고도에 위

치해 있다. 저궤도에서의 상업 운영의 가치는 정지궤도의 통신활동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인 우주 활동) 국제우주정거장은 약 400km 고도에 위치해 있다. 비록 이 고도는 쓰레기가 자연 소

멸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충돌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으면 매일 같은 시간

에 지구상의 어느 특정 지점을 통과하거나, 위성의 태양 전지판을 일정한 햇빛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 태양 

동기 궤도는 지구 관측, 기상 및 기후 관측, 군사 작전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17개의 기상위성은 고도 

820-830k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은 경제적으로 기상위성이 연간 6억7천만-1억 GBP 정도 기여하

였다고 산출한 바 있다. 기상위성은 기상예측 모델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오류를 줄이고 예측 정확

도를 향상시킨다. 유럽 기상 예보 센터는 유럽과 미국의 위성이 동시에 기능을 상실되면 정확도가 15-20%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 위성 관측의 손실은 지구 관측량이 적은 남반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LEO 통신 위성군) 기존 저궤도 위성전화 서비스업체 글로벌스타(1,400km)와 이리듐(780km)이다. 위

성 광대역통신은 미래 수익성과 사업 모델의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향후 수십 년간 우주 활동과 수익의 주

요 동인으로 널리 고려되고 있다. OneWeb은 몇 개의 위성을 발사하여 시험운영중이며, SpaceX는 2020

년 1월까지 200개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으며, 연말까지 매달 두 개의 스타링크 전용 임무를 발사

할 계획이다. 사실상 모든 LEO 통신 서비스는 대부분의 위성군 비즈니스는 LEO 쓰레기 벨트 근처 또는 위

에 위치하기 때문에 궤도 진입 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벤처투자자들은 우주 분야 투자에 호의적이

지만, 많은 우주사업이 지상의 유사한 사업(예, 통신, 지상관측 등)과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덜 위험한 지상 대안(예, 드론)을 선호하기 때문에 증가

하는 우주쓰레기 문제가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저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궤도

의 손실은 특정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 위성 시스템은 지상 기

반 구조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와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우주 광대역통신의 큰 비즈니스 포

인트 중 하나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시골 지역을 포함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연결하는 능력이다. 

일부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쓰레기 경감 조치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NASA는 1995년 이후 쓰레기 완

화 지침이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7년과 2009년의 사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우주환경

의 미래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다. IADC가 실시한 연구는 미래 저궤도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예를 들어, 25년 LEO 탈궤도 조치, 의도적 파괴 방지)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발사의 90%가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궤도에서는 향후 100

년 동안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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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잔해 제거에 대해 NASA의 한 연구는 매년 약 5개의 위성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는 쓰레기 제한 조치, 능동적 쓰레기 제거, 우주상황인식 (우주쓰레기 감시 및 추적, 

충돌회피, 데이터공유)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IADC는 2001-2002년 잔해 완화에 관한 첫 번째 국제 지침을 개발했고, 2007년에는 약간의 개정도 있

었다. 이 지침은 임무 후 GEO 위성을 무덤 궤도로 이동시키고 LEO 궤도에 있는 우주물체를 최대 25년 이

내에 자연 붕괴하는 궤도로 이동시키거나 기동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궤도 환경

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 및 국가 지침, 권고사항 및 표준은 계속 발전해 왔

으며, 정부 및 상업 활동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ESA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의 우주기관

들과 협력하여 “우주쓰레기 완화를 위한 유럽 행동 강령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Space Debris 

Mitigation”(2004)을 발표하였다.8) 

국가 차원에서는 쓰레기 경감에 대한 규정을 법률, 기술 표준, 지침 등으로 통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

다. 2019년 미국은 2001년 작성한 이후  “궤도 쓰레기 완화 표준관행(Orbital Debris Mitigation Standard 

Practices)”을 업데이트하였는데, 쓰레기 발생 사건에 대한 새로운 양적 제한들을 도입하고 큐브위성, 대형

위성군 및 위성 서비스 운영과 같은 최근의 문제를 반영하였다. 세부 수준, 법적 지위 및 범위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프랑스는 쓰레기 완화에 대한 필수 기술 요건을 나열하는 법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

며, 다른 몇몇 국가는 우주 발사 면허 신청자에게 환경 영향 연구, 잔해 완화 계획 또는 탑재체 처리 계획(

예: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을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 한국, 영국도 제3자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쓰레기 경감 요건을 도입했

으나, 아직 이 규제의 영향을 감지하기는 이르다. 2000-2015년 수명이 종료된 LEO 프랑스 위성 중 20%

가 탈궤도 기동을 수행하였다.9)

LEO보다 GEO의 위성에 대한 준수가 더 높은 이유는 몇 가지 있다. LEO와 GEO의 위성은 운영자에게 같은 

가치가 있지 않다. LEO 위성은 제조와 발사가 용이해 GEO의 위성(궤도 15~20년)보다 무게가 훨씬 가볍고 

임무수명(2~5년)이 짧다. 발사 실패, 궤도상 고장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위성도 LEO 위성군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LEO 운영자들은 궤도상 충돌에 비교적 관대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EO 위성은 

전형적으로 수억 달러(약 1조 원)의 가치가 있으며, 도달해야 할 고도를 고려하여 발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대형통신위성을 고려할 때 우주경제에서 가장 귀중한 수익원 중 일부를 차지한다. 

LEO에서 쓰레기를 피하기 위한 기동은 정지궤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총 임무비용의 비율로, GEO 

위성을 무덤궤도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연료)가 LEO위성을 더 낮은 궤도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하다. 추적 및 모델링이 세계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기존 우주쓰레기 카탈로그에 기록된 물체의 

쓰레기 제한 조치 

8. 정지궤도의 파편 완화에 대해
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ITU-R S.1003-2(2010)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국제표준기구(ISO)는 
쓰레기 경감 목표와 하위 수준 표
준 및 기술 보고서 사이를 연결하
기 위해 는 2019년 우주 쓰레기 완
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 (ISO 
24113:2019)를 발간한바 있다. 

9. 궤도에 따라 오래된 위성을 안
전하게 탈궤도 시키는 지침은 다
음과 같다. GEO 궤도에서는 위
성청소를 준수 비율이 약 80%
로 높으며, 위성을 36,000km 이
상의 안전한 “무덤궤도”로 이동시
켜야 한다. LEO 궤도에서는 2017
년 수명이 종료된 인공위성의 절
반 정도가 제거되었는데, 대부
분 자연적으로 대기 중 연소되었
다. 자연적으로 준수되는 물체를 
제외하고 650km 이상의 궤도를 
도는 물체에만 집중하는 경우(일
부 가장 혼잡한 궤도가 집중되는 
곳) 2017년 수명이 종료된 인공위
성의 20% 미만이 실제로 탈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신 
위성에 대한 준수율은 구형 위성
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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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성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위성사업자는 아직 완전히 기술적, 상업적 위험을 계산하고 다루기

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LEO 위성 사업자들은 자발적인 지침을 준수할 경제적 동기가 부족하다. 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궤도를 가능한 한 이물질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완화 조치가 비

교적 저렴하게 유지되는 정지궤도 운영자와는 대조적이다. 

지구 궤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주 쓰레기 경감 조치의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능동적 쓰레기 제거는 궤도 환경을 안정시키는 핵심 조치로 확인되었으나, 몇 가지 기술

적, 법적, 지정학적 장벽이 남아 있다.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능동적 쓰레기 제거는 어려운 기술이다. 초속 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물체와 랑데부 및 도킹은 물론, 원거리와 근거리의 운용, 편대비행이 관련 기술들이다. 이 기

술들은 캐나다, 중국, 유럽, 미국, 러시아의 우주기관들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훨씬 더 저렴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몇몇 공공 및 민간은 잠재적 제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A의 클린 스페이스 계획은 

첨단 이미지 처리, 복잡한 안내, 항법 및 제어, 파편 포획을 위한 혁신적인 로봇 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2018-19년, 유럽위원회(EC)의 자금 지원을 받은 유럽 RemoveDebris 미션은 그물, 작살 등 

궤도에서 여러 가지 활성 쓰레기 제거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쓰레기 잔해 제거를 탐구할 때 수많은 법적, 지정학적 과제가 있다. 첫째,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

면, 우주조약(1967년)과 책임협약(1973년)은 어떤 나라도 그 물체의 등록된 국가 소유자의 공식적인 동의 

없이 우주에 있는 다른 나라의 우주 물체를 인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다는 “우주물체”에 대

한 강력한 재산 소유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쓰레기 회수에는 국가 안보, 외교 정책,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

할 수 있는 물체 설계에 대한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 공유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수후 분해하

는 리버스엔지니어링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제거하

는데 보수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쓰레기 제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제3자 책임의 관점에서 “우주물체 

발사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회수를 위해 이론적으로 책임협약을 발동할 수 있다. 그

러나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우주쓰레기가 우주물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

하다. 어쨌든, 많은 쓰레기 조각들은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게 확고한 책임을 묻기

가 매우 어렵다. 책임협약은 1978년 원자력 위성 코스모스 954호가 재진입과 동시에 캐나다 북부 지역에 

방사성 물질을 퍼뜨린 이후 단 한 차례만 발동된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해결책으로는 버려진 

능동적 쓰레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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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간의 충돌이 임박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Just-in-Time” 충돌회피기법(JCA)이 있다. 우주 또

는 지상 레이저의 사용은 잠재적으로 물체들 중 하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충돌하는 쓰레기 

중 하나 앞에 인공적인 대기를 삽입하여 궤도를 수정한다. 모든 법적, 기술적,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겠지

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우주상황인식 및 추적능력이 필요하다. 

모든 우주 물체를 항상 추적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우주상황인식(또는 우주물체 추적)과 

우주교통관리(STM)는 군사, 민간 사업자간 조정과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각각은 불완전한 데이터와 정

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필요하다. 미 공군은 가장 큰 정부 추적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민간사업자와 정부 사업자에게 경고메세지를 제공한다. 다른 나라들(예, 러시아, 중국, 프랑스)도 우

주 추적 레이더와 광학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정지궤도 및 저궤도 모두에서 상업적 능력이 급속히 성장하

고 있다.  

현재 데이터 공유는 글로벌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

리아, 스페인,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를 포함한 회원국 컨소시엄(EUSST)에 자금을 지

원해 관측 및 데이터 처리 능력에 동참하고 있다. 미 공군은 약 17개국(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ESA, 

EUMETSAT와 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70개 이상의 상업용 위성 소유자, 운영자, 발사 제공자도 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 국방부 우주감시망(SSN)은 LEO 10cm 이상, GEO 1m 이상 물체를 포함한 모든 분류된 우주물체

를 추적하는 지상 및 우주기반 레이더, 레이저, 망원경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다른 기관들도 데이터를 공유

하고 있다. SSN은 궤도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강력한 지상기반 레이더인 Space Fence 

배치로 곧 보강될 것이다. Space Fence가 탐지한 물체는 기존 우주쓰레기 카탈로그에 추가가 될 예정이다.  

현재의 우주 추적 능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시스템은 비교적 부정확한 상태를 유지하며, 운영자

는 때때로 경고를 무시하기도 한다. 둘째, 현재 미 공군이 분류하고 추적한 약 20,000개의 쓰레기는 전체 

추정 잔해 인구의 약 0.02%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pace Fence를 배치하면 상황이 개선되기는 하

겠지만, 분류된 물체의 수는 증가하지만 관측 정확도는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우주물체 추적은 전적으로 우주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운영자간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요사이 우주교통관리(STM)의 이슈가 더해졌다. 충돌회피 프로세스는 현재 수동적이고 임시적인 경

우가 많다. ESA 지구관측위성인 에이올러스(Aeolus)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 44 위성간 2019년 9월 저궤

도 회피 이벤트에서 잘 드러났다. 스타링크 44는 일시적으로 고도 320km 부근으로 낮춰 탈궤도 테스트를 

실시하여 아올러스 위성이 있는 궤도로 들어갔다. 미 공군이 근접경보(1/10,000 충돌확률 초과시)를 발령

하자, ESA 운영자들은 회피기동을 실시했다.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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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상업적 우주교통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국방성에서 상무부로 이관하였다. 2018년 발표된 미국 SPD-2, 3은 상무부를 상업적 우

주상황인식(SSA)과 우주교통관리(STM)를 위한 민간 주도기관으로 설정하되, 국방과의 SSA 데이터 공유 

협정은 종전처럼 계속된다. SPD-3에 제시한 중요한 계획중 하나는 각국과 민간사업자의 데이터를 포함

한 오픈 아키텍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다. 일부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상업적 제공자들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9년 7월, 국방부는 최초의 위성 및 추적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라이브러

리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저장소로 보냈다. 상무부 우주상업국(Office for Space Commerce)은 우주쓰레

기 경감 및 우주교통관리와 관련된 표준, 관행 및 지침을 만들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미국 기관 전반의 조

정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예: 정부 잔해 완화 표준 관행을 업데이트하고, 상업 위성 설계를 위한 새로운 지

침을 제정). 우주상업국은 각각의 라이선스 프로세스로 통합하고 있다. 

민간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09년 설립한 우주데이터협회(SDA)는 현존하는 위성운영자와 최신 위

성운영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SDA는 운영 데이터를 공유하고 업계 모범사례를 홍보하는 동시에 충돌 

경고알림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9년에는 국제표준, 지침, 관행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우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주안전연합(SSC)이 결성되었다. 20개 이상의 우주 사업자와 우

주 산업 협회, 우주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연합은 국제 지침을 토대로 “우주운영의 지속가능성

을 위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제3자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은 운영

자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감조치 비용을 커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첫 1년을 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 적용 범위를 몇 년 또는 심지어 전체 미션 수명으로 확대할 의사가 점점 높아지

고 있다. 2018년에는 LEO 위성 93개, GEO위성 216개 중 6%(6.5억 달러), 43%(275억 달러)가 각

각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신체적인 손실, 손상 또는 실패를 커버한다. 보험은 전체 임무수명에 대

해 일부 국가가 수행하는 제3자 책임보험으로 할 수 있다. 1972년 책임협약에 따르면, 국가들은 궁극

적으로 그들의 영토에서 발사된 모든 우주 물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 2018년에 영국우주청(UKSA)은 

위험도가 낮은 활동에 대한 보험 요건을 감소하거나 면제하는 반면 고위험 임무를 계획하는 사업자는 

더 높은 수준의 보험을 요구하는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 정책을 도입한다.10) 

제3자 책임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조치의 신뢰성을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주물체 추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 우주

보험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쓰레기 저감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궤도상 보험 

10 .슬라이딩스케일(Sl id ing 
scale): 과거년도 지표값의 분포 
분위수를 이용하여 사전에 성취목
표치와 기준치를 제시하고 성취도
와 향상도에 따라 보험율을 정하
는 방식이다. 또한 낮은 위험의 임
무는 밀도가 낮은 고도와 짧은 궤
도 수명(1년 미만)으로 비행하며, 
주변에 가치가 높은 위성이 거의 
없는 위성을 운영할 경우 보험요
건을 낮추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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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프리미엄(시가총액-총자산)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고, 2018년에는 총 보험료보다 손실이 

더 많았다. 더욱이 2016년 이후 시장 프리미엄은 최고액 보험금 청구를 지불하기에 불충분했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향후 과제 

지금까지 우주쓰레기, 특히 지구 궤도에 계속적인 우주쓰레기 누적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탐구했다. 또한 우주쓰레기의 주요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분야에서 사용

되는 정책적 수단을 논의하였다. 이 분석에 기초하여, 우주쓰레기 경감서 기여하는 향후 조치 방법을 제안

한다.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우주쓰레기 완화 및 준수 조치 강화, 추가적 과학기술 및 혁신을 위한 유망 분

야에 대한 필요성, 쓰레기 경감 성능 및 환경 불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 등이 포함된다. 

우주쓰레기 완화를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고려할 때, 기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쓰레기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존의 모범 사례와 지침을 토대로 하여, 우주쓰레기 

완화에 있어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최소 요구사항은 따라서 큰 진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나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닐 것이다. 다른 환경보호 분야에서 국제협정을 검토한 결과, 특히 국가 

관할권 밖의 영역(예, 국제수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책임 문제는 종종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에서 이것은 훨씬 더 큰 도전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쓰레기 완화 및 규정 준수에 관한 단기 및 중기 정책 솔루션은 국가 차원에서 구현해야 하

며, 여기에는 몇 가지 모범사례(best practices)가 있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의 최근 규제 프레임워

크와 개정안은 모두 우주쓰레기 완화를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는 명백히 25년의 궤도 규칙 준수를 요

구한다. 뉴질랜드는 자국으로부터 발사된 우주 물체를 추적하고 허가 조건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우

주 규제 및 지속가능성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출범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인공위성 사업자에게 제3자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우주산업법과 뉴질랜드의 우주 및 궤도 활동법은 국제적인 잔해 

완화 지침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은 우주쓰레기 경감 정책을 구상할 때, 사업자의 목소리를 점점 더 고려하고 있다는 점

이다. 영국의 제3자 책임보험에 대한 “슬라이딩 스케일” 요건, 저위험 활동에 대한 보험료를 줄이거나 

면제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한 예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임무 수행 기간이 짧은 소형 위성의 허가 과정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만들고 있다. 

1)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기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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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조

직 성과에 대한 공개, 재정적 인센티브 및 지원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전용 활동 창출에 존경받는 제3자의 

참여 등이 있다. 규제 할인이나 가속화 행정 절차와 같은 준수 행위에 대한 보상은 환경 보호청과 같은 다

른 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각국의 우주기관은 R&D의 자금 조달자 및 촉진자,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조달기관 및 허가 당국으로서 우

주쓰레기 완화 및 교정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종종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자문기구와 우

주기업들을 위한 정보 허브의 역할도 잘 수행한다. 우주기관은 정보 보급과 좋은 환경 관리의 촉진과 같

은 준수 촉진 활동에 적합하다. 

내실있는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및 국가간 파트너십이 확장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 및 

상업적 계획들(CSPOC, EUSST, Space Data Association 내의 정보공유협약)은 지원과 홍보가 필요한 반

면, 심층적이고 폭넓은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장려해야 한다. 

우주상황인식(SSA) 및 데이터 관리: 향후 LEO에서 두 배 또는 세 배의 위성 활동이 현실화되면, 현재의 SSA 

데이터 처리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자동 응답은 SSA 대응 및 분석

에 체계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e-orbit 기술 및 연구: 능동 및 수동적 탈궤도 기술 및 기법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주환경을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 연구: 우주쓰레기 위협은 우주환경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

과하다. 우주기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우주 기상 사건의 근본적인 물리적 경계에 대해 많은 미

지의 사람들이 있고, 연구자들은 아직 확실한 예측을 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보고한다. 

현재, NOAA 우주기상예측센터는 미 우주사령부에 사고에 대해 경고받고 우주 자산을 손상으로부터 보호

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주기상 연구와 예측 자료는 가장 중요한 제공자는 L1 라그랑주의 우주

기상 관측 위성(예: SOHO, DSCOVR)임. ESA는 라그랑주 L5 미션을 고려중이다. 또한 운석과 같은 근지구

천체(NEO)와의 충돌 위험을 더 잘 완화하기 위해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과학기술혁신(STI)의 과제 

3) 떠오르는 우주쓰레기 경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과 함께 우주상황인식 데이터의 민간 자료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민간 부문의 우주쓰레기 카데고리와 정지궤도 추적능력은 비교적 괜찮지만, 저궤도에 대한 해

결책은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다. 

GEO, LEO의 우주감시 및 추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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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Labs와 같은 스타트업은 저렴한 지상 장비와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10월 미국과 뉴질랜드에 레이더 3대를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는 뉴질랜드에서 발

사허가한 물체를 추적할 수 있는 뉴질랜드 우주청용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Space Regulatory and 

Sustainability Platform)을 개발하였다. TruSat이라는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

세계 위성 궤도 위치를 크라우드소싱하고 검증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미 공군 연구소는 센

서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 민간 SSA 데이터 제공업체(예, Numerica, LeoLabs, 

ExoAnalytics)와 협약을 체결했다.  

미 상무부가 개발 중인 우주상황인식(SSA) 개방형 아키텍처 데이터 공유 플랫폼(각 정부기관의 데이터 포

함)도 혁신적인 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국가 우주기관(예, NASA, DARPA, ESA, JAXA)과 민간회사는 궤도상서비스 관련 몇 가지 기술을 

개발했거나 획득 중에 있다. 궤도 상서비스에는 소모품을 보충하기 위한 우주 플랫폼(예, 위성, 우주 정

거장)의 서비스, 실패한 기능 교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임무 강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이 포함된다. 

궤도상에 있을 때, 우주플랫폼은 분당 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전이다. 최초

의 상용 궤도상서비스 임무는 2019년 궤도 ATK가 인텔사트 정지궤도 위성을 위해 개발한 MEV-1 우

주선에 의해 발사되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정지궤도 위성의 수명연장에 있지만, 향후 궤도상서비스

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성 설계는 극한의 발사 조건 때문에 크게 제한되고 있지만 서비스 

가능성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넘어 소재와 최신 전자품을 활용할 수 있는 훨씬 더 유연한 모듈식 

위성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17-27년 기간 동안 주로 수명 연장 서비스에 의해 추진되는 30억 달러 규모의 

궤도상 서비스 시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orthern Sky Research, 2018)

능동적 쓰리기 제거(ADR)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 수준이지만, 몇몇 회사들은 시연미션(2020년 일본 아스

트로스케일)를 준비하고 있다. 제거 대상에는 200개 이상의 중요한 쓰레기(3-9톤)인데 주로 로켓본체이며, 유

럽 Envisat 위성도 포함되어 있다. JAXA는 민관 협력으로 2025년까지 대형 쓰레기 제거미션을 공식 시작했다. 

에어버스와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는 모두 이물질 제거 기능을 갖춘 궤도 상서비스 위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RemoveDEbris 미션(Surrey Space Center, 2019)에서 테스트되었다. 

궤도상서비스 

능동적 쓰레기 제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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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환경에 친화적인 위성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쓰레기 생성 방지(폭발 안

전 배터리, 디오빗 기술) 및 제거 활성화(예: 마커 또는 그랩 고정 장치)를 줄이거나 방지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OneWeb은 위성에 그랩 고정 장치를 설치하였다. 유럽에서는 미래의 모든 센티넬 인공위성

이 소멸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저렴한 탈궤도 기술도 이미 궤도에서 시험되고 있는데, 캐나다의 3kg CanX-7 위성은 2016년에 발사

되었고 현재 4개의 1㎡ 돛을 사용해 탈궤도하고 있다. 아마존 Kuiper 위성군은 우발적인 폭발을 막기 

위해 압축되지 않은 비폭발 추진제를 사용할 계획이며, 지상 제어가 되지 않은 위성은 먼저 자기진압과 

궤도를 낮춘 다음, 모든 연료 저장소를 감압하고 충전 회로를 차단함으로써 자동으로 스스로 비활성화

되도록 조치하였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은 자동 충돌 회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11)  

최근 유망한 계획은 MIT 미디어 랩, 유럽우주청, 세계경제포럼(WEF)이 고안한 “우주지속가능성등급

(Space Sustainability Rating)” 제도이다. 이 시책은 건설 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녹색 건물 등

급 시스템(LEED 인증)과 유사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목표는 잔해 발생을 완화하는 임무 설계와 운영 개

념을 홍보하고, 운영자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라벨을 만드는 것이다. 

친환경 위성설계 및 기술  

지표는 우주쓰레기 경감 지침의 실행을 관리하고 우주환경의 물리적 불안정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

하다. 일부 지표는 이미 국가 및/또는 국제 수준에서 존재한다.  다른 지표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조정된 데이터 수집에 의해 개발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계량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궤도상 위성을 발사하고, 특히 궤도 제어 능력이 없는 위성이나 위성군 등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체를 발사 

궤도, 수, 질량 및 크기 등에 따른 우주 잔해 누적, 특히 충돌 및 파괴 측면에서 특별한 위험을 내포

하는 로켓 본체와 같은 대형 물체 및 조각화 사건의 수와 특성

우주교통 관련 경고 및 사고

4) 쓰레기 경감과 궤도환경 불안전에 대한 지표

10.실제로 ESA Aeolus 위성과 
거의 충돌할 때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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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 궤도 안전성과 우주쓰레기 경감 모니터링를 위한 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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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엑스는 총 12,000기의 소형위성으로 구성되는 세계 위성인터넷망 구축을 위하여 2019년 5

월 소형위성 60기를 동시에 발사하였고 현재까지 약 600기를 발사하였다. 스페이스엑스는 2024년까

지 4425개의 소형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신 우주산업의 등

장으로 특징지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직면하게 되자, 우주활동의 주체가 점진적으로 정부에서 민간

으로 바뀔 것이고 그로 인해 우주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차츰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

서 나오고 있다. 기존의 우주활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 목적의 지구관측 및 우주탐사에 국한되었다 

1. 들어가며

2020년 4월 현재 80여개 국가가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700기의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정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우주의 과밀화’ 및 ‘우주의 분쟁지역화’라는 표현이 통상적으

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을 모색하는 민

간 기업이 우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저비용 및 재사용 우주발사체, 우주자원 채굴, 우주호텔, 일반인

의 우주궤도 여행, 우주태양광 등 무궁무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우주활동이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제법상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국제법 박사
yjjung@kari.re.kr

출처: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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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활동은 경제적 ∙ 상업적 목적의 지구관측 및 우주탐사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기 전망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60여년에 걸친 인류의 우주활동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민간기업의 획기적인 우주활동도 정부의 허가

와 지속적인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국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정부의 ‘허가’와 ‘지속

적인 감독’은 국제법상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주활동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1967년에 제정된 우주조약은 제6조에서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조약 제6조는 1963년 유엔에서 채택된 ‘우주의 이용과 탐색에 관

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 원칙 선언’의 제5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7년 11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직후인 1959년에 유엔 우주평화적이용 위원회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가 설

립되었고, COPUOS가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 및 5개 원칙 ∙ 선언 중에서 가장 먼저 채택한 규범 문서

가 1963년 법 원칙 선언이다. 즉,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은 유엔 등에서 논의되고 제정된 국제우주법에서 

2. 왜 정부는 자국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국제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주발사체를 통해 인공위성, 유무인 우주선, 탐사선 등을 우주에 쏘아 올리고 우주에서 상기 우주물체

의 운용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우주활동은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다. 

<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 >

< 우주 관련 유엔 5개 원칙 및 선언 >

채택일
우주의 이용과 탐색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 원칙 선언 1963. 12. 13

직접위성방송을 위한 국가의 인공위성 이용에 관한 규제 원칙 1982. 12. 10

우주로부터 지구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1986. 12. 3

우주에서 핵 동력원 사용에 관한 원칙 1992. 12. 14

개도국을 고려한 모든 국가를 위해 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제협력 선언 1996. 12. 13

UN 선언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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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은 가장 해묵은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1963년 법원칙 선언의 제5문의 규정에 대한 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63년 법원칙 선언 제5문(우주조약 제6조)

민간이 우주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1963년 법 원칙 논의 과정에서 1962년 구소련이 아래와 

같이 제안하면서 그 찬반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소련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기 두 제안은 오직 국가만이 우주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소련과 국가가 자국 영토로

부터 발사를 허가하고 그 발사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면 민간도 우주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립의 연장선상이었다. 즉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국가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

지는 자본주의는 우주활동에도 그대로 투영되었고, 1963년 법 원칙 선언 논의 당시에 우주활동을 위한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였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와 2호, 1959년 달탐사선 루나(Luna) 1 ∙ 2 ∙ 3호, 1961년 금성탐사선 베네라

조약 당사국들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에서 국내 활동이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ies) 또는 비정부 기관(non-governmental entities)에 의하여 수행되는지 여부에 상

관없이, 국가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국내 활동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국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에서 비정부기관의 활동은 이 조약의 적절한 

당사국에 의한 허가(authorization)와 지속적인 감독(continuing supervision)를 필요로 한

다. (...)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활동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자신이 우주

에 발사한 물체에 대하여 주권을 보유하여야 한다.(Activities pertaining to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ould be carried out exclusively by States; States should 

retain their sovereign rights to object they launched into outer space.)1)

자국의 영토로부터, 자국의 지원 또는 허가를 받아 우주 비행체가 발사된 국가는 발사에 대하여 국

제책임을 지고 국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2)�

1. UN Doc A/AC. 105/ 
C,2/ L.1;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62, 
p.39.

2. UN Doc A/ AC.1 /881, 
par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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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ra) 1호, 1962년 화성탐사선 마스(Mars) 1호 등의 발사는 모두 구소련의 국가우주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구소련이 제5문을 제안한 후 한 달 뒤인 1962년 7월 미국의 통신기업인 AT&T사는 상용 

목적으로 텔레비전 영상을 전송하기 위하여 통신위성인 Telstar 1를 발사하였다. 뒤이어 같은 해 8월 미

국에서는 우주통신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통신위성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에 근거하여 1963년 영리 목적

의 통신기업 COMSAT이 설립되었다. COMSAT은 1965년 4월 세계의 첫 상업용 정지궤도 통신위성

인 Intelsat 1을 발사하였다. 

1963년 법 원칙 선언 제5문을 둘러싼 구소련과 미국 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하여 캐나다, 이탈리아, 인

도, 일본, 영국 등은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사인의 우주활동을 허용하는 요건으로 

국가의 허가를 제시하였으나, 구소련은 종전의 자국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간의 우주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유엔에서의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1962년 초 미국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과 구소련 과학아카데미 간에 우주기술 협력

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962년 6월 항공우주국과 과학아카데미 간에 

인공위성의 기상 자료 교환, 기상위성의 공동발사 및 지구자기장 연구 등의 분야에서 우주기술 협력에 관

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다.3) 1724년에 설립된 과학아카데미는 정부부처의 기능을 수행하는 러시아 

과학기술의 핵심기관이기 때문에, 상기 양해각서의 체결은 미소 정부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

국과 구소련은 1963년 법 원칙 선언 채택 이전에 이미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상기와 같은 미소 양국 간의 우호적 상황에서 캐나다 등이 제시한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허가와 

국가의 국제책임이라는 중재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미소 간에 합의안4)이 제출되었고 일부 자

구 수정만을 거친 후 지금의 1963년 법 원칙 선언 제5문이 완성되었다. 제5문을 냉전시대의 산물이라

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정부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주조약 제6조는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제6조는 조약 당사국이 우주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내 입법을 제정해

야 한다는 국제법의 국내 이행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써 국제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러

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중국, 덴마크,

3. https://www.nasa.gov
/50th/50th_magazine/
coldWarCoOp.html 

4. “States bear interna-
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
er space, whether car-
ried on by governmental 
agencies or by non-gov-
ernmental entities, and 
for assuring that n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n 
in conformity with princi-
ples set forth in this dec-
laration.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
ties in outer space shall 
requir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by State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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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이 이미 우주활동에 고유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과 같이 대학이 교육

용으로 개발한 초소형위성을 발사한 국가들도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권고(Recom-

mendations on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

er space, ‘국내입법 권고’로 약칭)’가 우주조약 제6조에 언급된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 국내 규제체계의 대상이 되는 우주활동의 범위는 물체의 발사와 우주로부터 지구 귀환, 발사 
또는 재진입 시설 운용, 그리고 궤도상 우주물체의 운영과 통제를 적절하게 포함할 수 있다; 기타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우주비행체의 설계와 제조, 우주과학기술의 활용, 그리고 탐사활동과 연구
가 포함될 수 있다.

2. 유엔 우주 관련 조약 상 발사국과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가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는 자국의 
영토에서 수행되는 우주활동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는 자국민에 의해 수행
되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 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가 그 활동에 대하여 관
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는 중복 요건을 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우주물체의 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피해야 한다.

3. 우주활동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허가를 요구한다; 허가의 부여, 변경, 정지 및 취소를 위
한 요건과 기관 및 절차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 명확하게 마련되어
야 한다; 국가는 우주할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허가부여와 특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허
가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4. 허가 요건은 유엔 우주 관련 조약과 관련 국제 문서상 국가의 국제의무 및 약속과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의 안보 그리고 외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허가 요건은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 환경 또
는 재산에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은 신청자의 기술 자격과 관련될 수 있으며,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특히 COPUOS 우
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과 같은 안전과 기술 표준을 포함할 수 있다.

Pico Satellite
(피코위성)

Micro Satellite
(소형위성)

무게(kg) < 100g 0.1 - 1 10 - 100

궤도(km) 200 - 400 200 - 400 500 - 2000

수명(년) 1 1 - 2 2 - 5

비용(백만$) < 0.05 0.05 - 2

Nano Satellite
(나노위성)
1 - 10

300 - 800

2 - 3

0.1 - 10 1 - 30

Femto Satellite
(펨토위성)

< 초소형 위성 분류 >

출처: Tony Azzarelli, ITU Seminar, 14-16 April 2014, Cyp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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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발사된 물체가 자국의 등록부에 등록된 조약의 당사국은, 이 물체가 우주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이 물체 및 이 물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우주조약 제8조 제1문

등록협약 제2조

5. 적절한 절차는, 예를 들면 현장 심사 또는 일반적인 보고 체계 등 허가받은 우주활동의 지속
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 방법은 행정조치 또는 제재제도를 적절하게 포함
할 수 있다.

6.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국내 등록부는 적절한 국내 기관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우주물체 등록협약, 1961년 12월 20일 총회 결의 1721(XVI) B와 2007년 12월 17일 총회 
결의 62/101를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에 따라, 국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
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주물체 사업자는 우주물체의 주요 
특징에 대한 일체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특히 기능하지 않은 우주물체의 경우, 제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7. 국가가 국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을 허가 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8. 비정부 우주활동의 지속적인 감시는 궤도에서 우주물체의 소유권 또는 통제가 이전되는 경우
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 규제는 허가 요건 또는 우주물체 운용의 변경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
를 규정할 수 있다.

4. 정부는 왜 우주물체를 등록해야 하나?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를 등록하는 이유를 국내에서는 다음 두 가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듯하다. 첫째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우주조약과 등록협약에 우주물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둘째 등록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우주자산 보유를 국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다.

1. 우주물체가 지구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때, 발사국은 관리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등록부의 설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든 우주물체에 관해서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발사국들은, 우주조약 제8조의 규
정을 유념하고 우주물체와 이 물체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에 대하여 발사국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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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유엔
헌장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
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그 법전화’라는 임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 총회의 
보조기관.

•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국제
법에 의하여 아직 규제되지 않
은 주제 또는 법이 국가 관행
에서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
은 주제에 관하여 협약안을 준
비하는 것.

• 국제법의 법전화: 이미 광범
위한 국가관행, 선례 그리고 이
론이 존재하는 분야에서 국제
법 규칙의 보다 명확한 형성
과 체계화.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 일국이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우주물
체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3. 각 등록부의 내용 및 등록부가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우주물체 등록의 근거를 상기 두 가지 사유에 두는 것은 맞다. 그러나 등록의 본질적인 이유는 우주물체

와 등록국 간에 어떠한 법적 관계를 맺어주기 위함이다. 우주조약 제8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국

은 해당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갖게 된다. 

국가가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국

적을 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 실례로 항공기와 선박은 어느 한 국가에 등록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국적

을 보유하게 된다. 

우주조약과 등록협약에는 등록에 따른 국적 부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와 같이 일

국에 의한 우주물체의 등록이 곧바로 국적 부여로 이어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유엔 해양법협약 제91조의 ‘진정한 관련’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1955년 유

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5)에서 공해에 관한 협약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

제17조 항공기의 국적 
항공기는 등록국의 국적을 보유한다.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1조 선박의 국적 
1.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 국기를 게양
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어느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그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18조 이중등록
항공기는 1개 이상의 국가에 유효히 등록할 수 없다. 단, 그 등록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변경
할 수는 있다.

제19조 등록에 관한 국내법
체약국에 있어서 항공기의 등록 또는 등록의 변경은 그 국가의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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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www.fnnews.com/
news/202008110917525152

제5조
1.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 국기를 게
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어느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다. 그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는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사안에서 관할권과 통제를 실질적으로 행
사해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

에서 네덜란드에 의하여 처음 언급되었다. ‘진정한 관련’의 의미를 둘러싼 수년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 

용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었다. 왜냐하면 공해상에서 

공공질서의 통제와 유지를 위해서는 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관할권의 행사와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58년에 체결된 공해에 관한 협약 제5조는 등록 행위를 통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을 해당 

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를 행사에 두었다.

5. 맺으며

스페이스엑스는 2020년 7월 연방통신위원회에 인터넷용 인공위성을 매달 120기씩 제작중이라고 보

고하였다고 한다. 스페이스엑스는 현재 우주발사체인 팰콘 9의 1회 발사 시 인터넷용 인공위성 60기를 

발사하고 있으며, 향후 한번에 400기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우리나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다. 2013년 4월 개인이 무게 1kg의 초소형 인공위

성 ‘오픈샛(Open Sat)’을 발사한 이래, 페리지로켓 및 이노스페이스와 같이 우주발사체를 직접 제작

∙ 발사하는 기업이 등장하였다. 페리지로켓은 우주발사체인 ‘블루웨일 1호’를 내년 여름 호주에서 발사

할 예정이며, 이노스페이스는 나노위성 우주발사체인 ‘이카루스엔’을 브라질에서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개인 및 민간기업이 제작한 인공위성을 민간기업이 제작한 우주발사체로 발사되는 시대가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 제5조는 “특히 국가는 (...) 행사해야 한다”는 문장을 제외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91조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우주조약 제8조 및 등록협약 제2조의 “우주물체에 (...)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이 선박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와 동일하므로, 우주물체의 등록도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이 사실상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해

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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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우주물체의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따

라서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규범의 

정비 등 정부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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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OECD는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우주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우주산업은 

기업가정신과 창업 활동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1) 그러나 COVID-19 위기로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

은 역전될 수 있다. 특히 우주산업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진입 비용

을 고려할 때, 혁신의 주요 원천인 중소기업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주전문기관과 다른 

관련부처는 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한 중소기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성 신호와 데이터는 사회의 기능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주 프로그램

에 대한 투자는 과학적 탐구, 지식, 기술 개발,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우주물체 제조와 위성 통신과 같은 몇몇 우주 분야 활동이 사회와 경제의 기능

과 인구의 지속적인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로 지정되었다.

지난 10년사이, 새로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항법 및 통신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시

장 요구에 매우 민감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우주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해 왔다. 

현재 8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진행 중인 우주탐사, 기술개발, 지구관측 임무 등을 포함한 우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 2,770억 달러의 상업적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산업(주로 위성 

서비스를 통해 도출된)은 보다 넓은 경제에서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투자는 

전체적인 우주 기반 시설, 과학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우주 활동에 대한 기관의 예

산은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연간 약 750억 달러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민간 우주 활동에 대한 공

공 R&D 할당은 전체 정부 R&D의 약 7%를 차지한다.

2020년 COVID-19 위기에 대해 우주기업과 기관들은 의료 장비를 생산하고, 모델링 및 관련 연구 

수요에 대한 분석·처리 능력을 제공하며,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1.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우주기술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우주산업 전망

신상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swshin@kari.re.kr

1. 본 보고서의 전문은 아래
에서 읽을 수 있다. http://
www.oecd.org/corona-
virus/policy-responses/
the-impacts-of-covid-
19-on-the-space-indus-
try-e727e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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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COVID-19로 드러난 우주산업의 취약성

우주산업은 독특한 구조적 특징으로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쉽게 취약해진다. 우주산업은 제조, 

발사, 운용에서부터 위성 데이터와 광대역 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으로 구성된다. 우주탐사와 과학, 일부 특수 목적 위성 제작 같은 분야는 한정된 수의 공급자를 가진 

낮은 생산량과 높은 수준의 전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주산업의 가치사슬은 점점 더 세계화

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우주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예, 캐나다의 경우 95%, 한국의 경우 92%). 대부분

의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의 수입 원천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018년에 지구관측 기업 매출

의 63%를 정부 고객에게 판매했다. 정부 계약은 단기적으로 위기로부터 산업을 보호해 왔지만, 중장기

적으로 정부 예산과 고객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산업관계자들이 미래의 우주프로그램

에서 상당한 지원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창조적 파괴는 장기적으로 우주 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 진입하는 높은 비용

(상당한 기술적, 재정적 위험, 강력한 정부 요구)을 고려하면, 혁신성장의 주요원천인 중소기업들이 도

산할 수 있는 높은 위험이 있다.

3.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중소기업

COVID-19으로 상당한 수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우주 제조업체들이 당면한 위기는 주

로 제품의 배달과 임무 수행을 지연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공급 체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수입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치고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의 정부 계약자들은 신속한 지불과 선불을 통

해 각국 우주기관(space agency)으로부터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당국과 연락을 취하

여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이점을 누려 왔다.

중요한 단기적 부정적 영향은 중소 공급업체들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공급업체들은 대

기업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우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20%가 

사업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답하였다. 그리고 63%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18%는 현재

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았다. 이동과 대규모 회의에 대한 제한으로 신규 사업을 창출하기 어렵고 향후 

정부 계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중기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한국 우주기술진흥 협회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우주기업의 66%가 2020년 내내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고, 42%는 2021년 상반

기에 사업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2%는 미래 사업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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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우주산업 기반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우주기업의 92%가 

주로 중요 부품, 장비 및 서비스의 독점 공급 업체인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기관들은 소

형 로켓, 상업용 위성 통신 및 마이크로 전자 부문의 전략적 공급망에 있는 이러한 소기업과 하청 업체

들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 우주방위군획득위원회(US Space Force Acquisition 

Council)는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럽의 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이미 2020년 4월에 현금 흐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장기 연구개발사업과 수주 부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은 현재의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3월 저궤도에 위성 광대역 서비스

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위성운영자 OneWeb은 배치 완료를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에 실패

한 후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특히 우주 스타트 업을 대상으로 한 독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COVID-19의 영향이 ‘극적(dramatic)’이며, 조사대상 스타트업의 80%가 기존의 정부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래 계약의 불투명이다. 배경에는 주요 관심고객과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을 유보하기 때문이다. 해외이동과 회의, 무역 박람회의 취소는 새로운 사업 거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발견은 캐나다와 프랑스의 유사한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몇몇 OECD

국가들의 조사결과는 현재 우주분야 중소기업과 기업들이 이용 가능한 정부 조치들 사이에 틈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4. 우주 중소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각국의 우주기관(space agency)과 다른 공공기관들은 우주 연구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자금 제공자

로서, 우주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해 왔다. 그러나 다양하고 혁신적인 우주 생태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고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 많은 목표가 설정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는 다음 사항 중 일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주산업의 주요기관, 우주전문기관과 다른 공공기관은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접근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원 및 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기준을 채택하면서,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을 전체적인 위기 대응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기존 및 신규 정부 장기적 우주 프로그램과 자금 조달 계획의 가시성을 높여 기업들이 필요한 숙련

된 인력을 보유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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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육성 센터 및 제품 시험 및 데모 계획과 같은 기존 

조치를 확대 한다. (예를 들어, 시험 시설에 대한 사용 요금을 낮추거나 무료 제공 권장)

•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우주산업 기반에 대

한 고품질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 

•


